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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31.

3. 회부연월일 : 2026. 1. 2.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ㆍ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

자”라고 함)가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

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의 계약이 종속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와 무관한 과업범위를

포함시키거나, 소유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한 대가를 임의로 감

액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타 입법례와

유사하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지급하

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적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전

기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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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질서와 안전관리 기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후

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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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재난이 발생

하여 해당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

7항 후단 신설 등).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⑥ (생 략)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

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

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

가 기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후단 신설>

⑦ ------------------------------

---------------------------------

---------------------------------

---------------------------------

---------------------------------

--------------------------. 이 경

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 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

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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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1)은 전기사업자 및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전

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

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

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

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

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⑦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대

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서에서 정

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

다)

⑧ㆍ⑨(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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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되, 예외적으로 소규모 자가용전기설비 등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2)

[표]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업체 현황

구 분 대행업체(1,426업체) 개인대행자(61업체) 전기안전공사 합 계

인원(명) 16,854 61 508 17,423

사업장(개소) 482,086 (98.8%) 1,067 (0.2%) 4,758 (1.0%) 487,911

* (대행업체 등록요건) 자본금 5천만원이상, 기술인력 8명, 장비 12종,

** (개인대행자 자격요건) 전기사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장비 8종 → 시·도지사에 등록

또한,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를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계

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3)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4)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소규모 자가용설비 소유자 등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접 고용(선임) 원칙의 예외로서

대행업체, 개인대행자,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고 있음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

식에 따라 산정한다.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

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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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실비정액가산방식 주요 내용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매년 분야별 엔지니어링 종사자의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평균 노임단가를 공표5)하고 있고, 한국전기기술

인협회는 전기분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

식6)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 대가7)를 정하여 회원사에 매년 안내 중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사업자 등은 협회에서 제시하는 대가 및

수수료 등을 참고하여 가격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자가용전

기설비 소유자는 이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자를 선택하고 있음.

그런데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 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전

기안전관리와 무관한 과업을 포함시키거나, 소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

5) 2023년 말에 공표한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결과는 [참고자료 1] 참조

6)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별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

를 산출하는 방식(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부문 등)

7) 2024년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한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및 협회가 정한 전기안전관리업

무 대행 대가는 [참고자료 2] 참조

구 분 주요내용

직접인건비 ㅇ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투입된 인원수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직접경비 ㅇ 업무수행 경비(여비, 특수자료비, 인쇄비, 측량비, 조사비 등)

제경비

ㅇ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불포함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

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

기술료

ㅇ 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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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임의로 대가를 감액하는 등 불공정 계약이 빈번하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에 대한 대가를 계약으로 정

할 때, 재난의 발생으로 해당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

지 못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계약과정에서 영세한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자가 부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노동부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는 소유자 등이

대행사업자간의 계약조건, 경쟁 등을 반영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감액금지 규정은 정부에 의한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여 안전관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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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 및 대가기준

☞ (법적근거)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설비 소유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

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부여(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 전기설비 운용·감독, 안전점검, 안전교육, 응급조치, 공사감리 등 → ‘직무고시’ 규정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방법 >

구 분 사업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선임유무 ○ ○ ×

선임방법 직접고용 ➊ 직접, ➋ 위탁, ➌ 대행 ×

선임용량 전체 (수전) 75kW↑, (발전) 20kW↑ ×

  * 사업용전기설비는 직접 고용원칙이나, 태양광(3,000kW 미만), 기타 신재생(300kW 미만)은 대

행 가능하며, 10kW초과 20kW 미만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별 현황(`25.11월 기준)

➊ (직접 고용) 모든 사업용과 설비용량 75kW 이상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고용(선임)이 원칙

ㅇ 28,089개 사업장에 33,070명의 전기안전관리자(보조원 포함) 직접 고용

➋ (상주위탁, 1,000kW이상) 자가용설비 소유자 등의 직접 고용 부담 완화

를 위해 전기전문업체 or 시설물관리업체에게 위탁 허용(`02.1)

구 분 전기전문업체(61업체) 시설물관리업체(786업체) 합 계

인 원(명) 3,460 29,127 32,587

사업장(개소) 1,926 (9.1%) 19,220 (90.9%) 21,146

    * (전문업체 등록요건) 자본금 2억원 이상, 기술인력 20명, 장비 15종, ** (시설물업체 등록요

건) 자본금 2억원 이상, 기술인력 10명, 장비 15종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등록

➌ (대행관리, 75kW이상 1,000kW미만) 소규모 자가용설비 소유자 등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행업체, 개인대행자, 전기안전공사에 대행 허용

구 분 대행업체(1,426업체) 개인대행자(61업체) 전기안전공사 합 계

인 원(명) 16,854 61 508 17,423

사업장(개소) 482,086 (98.8%) 1,067 (0.2%) 4,758 (1.0%) 487,911

   * (대행업체 등록요건) 자본금 5천만원이상, 기술인력 8명, 장비 12종, ** (개인대행자 

자격요건) 전기사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장비 8종 → 시·도지사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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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 및 대가기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해당년도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의 평균

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을 조사하여 매년 말에 공표, 차기년도 적용

< 엔지니어링 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1일 1인기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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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2025년 전기안전관리대행 대가 비교(안전공사vs기술인협회)

구분 전기안전공사 수수료 기술인협회 안내 대행 대가

저

압

50kW 이하 104,390 156,724

~ 100kW 이하 119,350 175,696

~ 200kW 이하 136,070 197,968

~ 300kW 이하 155,650 211,990

~ 400kW 이하 237,710 367,890

400kW 초과 285,120 386,862

고

압

및

특

고

압

100kW 이하 147,510 260,658

~ 200kW 이하 182,710 288,703

~ 300kW 이하 202,730 306,025

~ 400kW 이하 296,780 489,146

~ 500kW 이하 351,120 508,942

~ 600kW 이하 464,090 706,910

~ 700kW 이하 597,190 725,057

~ 800kW 이하 721,930 932,923

~ 900kW 이하 895,620 954,370

~ 1,000kW 이하 1,039,720 1,403,922

~ 1,250kW 이하 1,360,040 1,467,437

~ 1,500kW 이하 1,636,360 1,636,360

~ 2,000kW 이하 2,235,640 2,235,640

~ 2,500kW 이하 2,976,490 2,976,490

~ 3,500kW 이하 3,406,590 3,406,590

~ 4,500kW 이하 4,087,930 4,087,930

(단위:원 /VAT 포함)

* 전기기술인협회 대행 대가는 중급기술자의 직접인건비를 기준으로 작성


